
보도자료

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6. 7. 31.(금)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
- 법제처, 2026년 2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결과 공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방정부가 2015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련

한 ‘필수 자치법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 게시했다. 

  ‘필수 자치법규’란 상위 법령으로부터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

무가 부여된 자치법규를 말하는데, 정부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어 주민이 

그 성과를 느끼려면 필수 자치법규가 차질 없이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정부가 필수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법

적 검토와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관련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 2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하면서 제때 마련

되지 못한 자치법규 현황을 파악하여, 지방정부에 자치법규 마련을 위한 

지원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제ㆍ개정된 필수 자치법규를 국가법령정보센

터에 현행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평균 마련

율은 94.4%로 작년 2분기(92.8%) 대비 1.6% 상승했다. 광역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제주특별자치도(97.8%)가 가장 높았고, 세종특별

자치시(96.9%), 대전광역시ㆍ전북특별자치도ㆍ경상남도(각 95.9%), 경기

도(95.7%)가 그 뒤를 이었다. 기초지방정부에서는 전북 순창군(98.5%), 

경남 통영시(98.2%), 경기 구리시ㆍ경기 안양시ㆍ충북 진천군ㆍ경남 하동

군(각 98.1%) 순으로 높은 마련율을 보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는 주민 누구나 우리 지역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 화면

①

②
③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① ‘자치법규’를 선택, 
②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선택,
③ ‘지자체별 마련현황’을 
선택합니다.

 ▪지자체별 마련현황 화면 

④

▶④ 찾으려는 지역명을 
검색하면 해당 지방정
부의 마련율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필수 자치법규를 제때 마련하는 것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와 적극 협력하여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 완성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자치법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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